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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경 

지방 정부는 경제적,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뿐 아니라 국가 인권 의무의 실질적 이행에 있어 중요한 

역할을 한다. 빈곤 및 불평등과 관련하여 생기는 많은 문제들은 국가의 정치적, 경제적 선택에서 비롯한다. 

이러한 배경에서 본 세션에서는 인권 실현의 강화를 통해 빈곤을 줄일 수 있는 경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채

택에 있어 지방 정부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. 본 세션의 목적은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, 경제 정책 및 의

사 결정에서 인권 원칙과 의무를 보다 잘 통합하기 위한 도전과제 및 혁신 솔루션의 파악이다. 구체적으로 

지방 정부의 예산에 대한 결정, 세금 정책, 부패방지 노력이 있으며, 사회보장, 양질의 교육, 보건의료, 주택, 

식량, 물, 위생과 같은 경제적,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점진적인 실현을 위한 최대 가용 자원의 할당 역시 

이에 해당한다.

인권 경제는 경제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경제 정책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의된다. 인권 경제를 추

구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며, 예를 들어,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특히나 영향을 받는 개인, 

그룹 및 커뮤니티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위한 공간, 조사를 위한 공간 및 참여를 위한 공간을 창출해야 한

다.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예를 들어 인권 기반 예산 분석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 관련 정보에 대하여 국민들

의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. 또한 관련 지표와 조치는 예산의 배분과 지출이 인권을 준수하여 빈곤과 

불평등 감소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이다.

목표



l 경제 정책, 프로그램, 프로젝트 및 의사 결정을 통해 지방 정부가 빈곤의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원인

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.

l 지방 정부의 대표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경제 정책 및 의사 결정에서 인권 원칙과 의무를 보다 

잘 통합할 수 있는 모범 사례, 유망한 이니셔티브, 도전과제 및 혁신 솔루션의 공유.


